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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등 

다양한 통상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원산지와 통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에게는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원산지 기준과 

관세·통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관세 부담과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대미 수출 기업의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특혜 원산지와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미국의 주요 통상법과 관세 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준비부터 입항 전 보안 신고, 물품 반입신고, 납세신고 및 정산,  

사후 관리에 이르는 대미 통관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였습니다.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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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북이 변화하는 미국 통상 환경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통관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데 유용한 실무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적용

▪ 특혜 원산지 vs 비특혜 원산지

▪ FTA 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와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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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원산지 vs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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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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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는 특혜 원산지(Preferential Origin)와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혜 원산지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에 따른 협정 체결국 간 상호 관세혜택이나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와 같은 일방적 관세혜택 등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비특혜 원산지는 덤핑방지관세, 원산지 표시 등 일반 통상정책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통일된 국제 규범 없이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두 원산지는 법적 근거와 판정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물품이라도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실무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제도 및 원산지 판정 기준 비교

기준 특혜 원산지(한-미 FTA) 비특혜 원산지

목적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수혜

(관세 절감)
 원산지 표시, 무역구제조치, 

정부조달, 무역통계

원
산
지 
판
단
기
준

판단 기준
완전생산기준, 원산지재료 생산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이하 PSR)

완전생산기준 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수행국 기준

완전생산
기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생산
(협정문 제6.1조)

원산지는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성장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

(19 C.F.R. §134.1 준용)

품목별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물품의 명칭·특성·용도를 
실질적으로 변형한 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

증명 방식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문상 

정해진 항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권고서식 사용도 가능)

원산지 판단 목적별 요구자료에 따라 상이

법적 근거
•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 �19 C.F.R. Part 10, Subpart R 

(§§10.1001~10.1034)

일반 수입물품 
• 19 U.S.C. §1304
• 19 C.F.R. §134.1(b)

 섬유 및 의류
• 19 U.S.C. §3592 
• 19 C.F.R. §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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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적용

FTA 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와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특혜 원산지 판정은 모든 물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① 일반기준과 품목별로 지정된 ②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FTA별로 적용 기준과 세부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 기업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사례 : 같은 물품, 다른 원산지?                                                미국 CBP 사례번호 : NY N350768 (2025.07.28.)

품명(HS) 양념 배추김치 (HS 2005.99)

사실관계 중국산 절인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 후 양념 배추김치로 제조

쟁점 최종 제품에 대한 실질적 변형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참고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1940)

판정결과

특혜 원산지
“한국산”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CC(단, 제0701호*의 것은 제외) 충족

* 제0701호는 신선·냉장 상태의 감자(Potatoes)임 

비특혜 원산지
“중국산”

중국산 배추는 한국에서 가공 후에도 여전히 ‘배추’의 본질 유지
→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특혜 원산지는 이와 별도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동일한 물품이라도 특혜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비특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
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절인 배추(제07류, 제0704호), 고춧가루(제09류, 제0904호)  양념 배추김치 
(제2005.99호), HS 코드 변경  CC 기준 충족

특혜 원산지 판정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❶ 일반기준
모든 물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요건

특혜 원산지로 인정

역내생산원칙 충분가공원칙 운송요건
물품의 생산.제조.가공을 
협정 당사국 영역 내에서 

수행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을 거쳐야 원산지 인정

비당사국 통과·환적 시 
협정에서 정한 요건 

충족 필요

각 품목(HS Code)별로 지정된 세부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CTC)  부가가치기준(RVC) 가공공정기준(SP)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과 
최종 생산물의 세번이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된 경우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이 협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협정에서 정한 
특정 가공공정이 

수행된 경우

❷ 품목별 원산지기준

핵심 포인트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는 서로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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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기본서』(2026) 참고 재구성

특혜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은 공통기준과 특례기준으로 나뉘며, 이 중 공통기준에 해당하는 역내생산· 
충분가공·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요건입니다.

(1) 특혜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이하 PSR)은 모든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달리, 물품의 HS 코드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기준을 의미합니다. 

수출 물품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협정별로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 공정 수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
통
기
준

완전생산기준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수확·채취된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 1차  
산업 물품이 주된 적용 대상

역내생산원칙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등의 당사국 영역 내 수행

필
수
요
건

충분가공원칙

• �역내에서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할 경우 충분한 공정을 거쳐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한-미 FTA에서는 불인정공정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단순희석 공정 
등을 규정

직접운송원칙
한-미 FTA는 협정문상 직접운송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비당사국 통과·환적 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 충족 시 비당사국 통과·환적 물품에 대해 협정 적용 가능

특례기준

• �생산 구조와 공급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 
물품 등 다양한 특례기준 존재

• �이러한 특례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 일부 사용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한-미 FTA의 특례기준과 세부 적용 요건은 협정문에서 확인 가능

특혜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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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적용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대부분의 교역 품목에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절감 혜택을 받으려면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근거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19 C.F.R. §10.1004,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6호).

원활한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의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한-미 FTA의 협정문 부속서 6-가에서 수출 물품의 HS 코드에 부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3)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기본서』(2026) 참고 재구성

항목 내용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국에서 가공·제조되어 완제품의 HS 코드가 해당 재료와 달라진 경우,  
그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Chapter, 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 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Sub-Heading, CTSH)으로 구분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Criterion)

• �제품 가격 중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이 협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

• �한-미 FTA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순원가법 선택 가능

가공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특정 제조·가공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 해당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며, 
HS 코드 변경이나 부가가치 비율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공정의 수행 자체가 원산지 판정의 핵심

* 예시 : 한-미 FTA에서는 섬유·의류 분야의 원사 기준(Yarn-Forward Rule)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계산 방법 산식
공제법(Build-Down) (조정가치 - 비원산지 재료비) / 조정가치 × 100

집적법(Build-Up) 원산지 재료비 / 조정가치 × 100

순원가법(Net Cost) (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비) ÷ 순원가 × 100

⚠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를 바탕으로 비원산지 재료(수입산 재료)의 사용 여부를 체크하세요.  

하나의 품목에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병렬로 제시된 경우, 
수출자는 충족 가능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조회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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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하며, 법정 서식은 없으나 협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19 C.F.R. §10.1004,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및 보관Step 03

한-미 FTA 협정문 제6.1조에 따른 원산지 상품

구분 주요 내용

완전생산 상품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비원산지 재료 사용 상품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비율 또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상품인 경우

원산지 재료만 사용한 상품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확인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정 및 원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한-미 FTA 협정문 제6.1조).

원산지 판정 실시Step 02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핵심 체크포인트

 
✓ 필수 기재사항 (협정문 제6.15조)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시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수입자(아는 경우)  ③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④ 생산자(아는 경우) 

⑤ �HS 품목분류 코드 및 품명  ⑥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주요 관리 사항
• �포괄증명(Blanket Certification) : 동일 물품의 복수 선적에 증명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의 원산지 

증명서로 반복 적용 가능(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제4항)

• 특혜관세 사후 신청 기한 :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한-미 FTA 협정문 제6.19조제5항)

• 원산지증명 유효기간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4년간 유효(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제5항, 19 C.F.R. §10.1004(f))

• 서류 보관 의무 : 특혜관세 신청일부터 5년간 보관(19 C.F.R. §10.1007,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5조)

• CBP 요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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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 체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는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수입 물품에 적용되며, 주로 원산지 표시
(Marking), 반덤핑·상계관세, 정부조달(Buy American Act, BAA), 무역법 제301조 조치 등의 통상정책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은 물품의 유형과 적용 제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먼저 적용 대상 물품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원산지 판정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체계

+

Step 01 적용 대상 물품 및 판정 체계 확인

Step 03 CBP 유권해석(CBP Rulings) 및 판례 검토

Step 02-1 일반 물품: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Step 02-2 섬유·의류제품: 19 C.F.R. §102.21 확인

일반 공산품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 적용

• �원재료가 새로운 명칭(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물품으로 변화하였는지 여부 판단

• �단순 결합·포장·희석 등 경미한 공정은 일반적으로  
불인정

• �CBP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HS 코드 기반의 일률적 판정 체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 유사 사례 검토 중요

 •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BOM), 원가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전 검토 필요

섬유·의류 제품
19 C.F.R. §102.21 에 따라 순차적 판정 구조 
적용

      • �HS(HTSUS) 코드별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기에  
해당 물품의 코드를 먼저 확정한 후 적용 기준 개별 확인 필요

19 C.F.R. §102.21은 순차적 단계에 따라 원산지 판단

1 2 3 4 5

완전생산
여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가장 중요한 
제조·조립 

공정 
수행국

중요 
제조·조립 

공정 
최종국

편직 성형/
완전조립 

여부

비특혜 원산지 판단 결과 활용

• 원산지 표시(Marking)
• 반덤핑·상계관세
• 정부조달(BAA)
• 무역법 제301조 등 추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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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변형의 판단 요소

실질적 변형의 판단요소 내용 관련 판례

명칭 (Name) 새 상업적 
명칭 획득

조립 후 부품 명칭 유지 시 불인정되며, 
새 명칭 획득 시 인정

National Hand Tool 
Corp. (1992)

성질 (Character) 본질적 물성 
변화

단순 결합·조립만으로는 불인정되며, 가공, 화학 반응 
등을 통한 물리적·화학적 변화 시 인정 Uniroyal, Inc. (1982)

용도 (Use) 새로운 용도 창출  � 수입 시점에 이미 최종 용도(pre-determined)가 
확정되어 있다면 불인정

National Hand Tool 
Corp. (1992)

공정 복잡성 기술집약적 공정 CNC 가공·열처리 등은 인정되나  
볼트 체결·단순 조립 등은 불인정

Energizer Battery, Inc.
(2016)

부가가치 보조적 고려 요소  � 부가가치 상승만으로 원산지 결정 불가 
(공정의 질적 측면 우선)

Energizer Battery, Inc.
(2016)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반 공산품의 비특혜 원산지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원재료가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용도(Use)를 가진 물품으로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실질적 변형 여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안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단순 결합·포장·희석 등 경미한 공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물품: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Step 02-1

일반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Marking) 목적 원산지는 19 U.S.C. §1304 및 19 C.F.R. Part 134에 근거하며,  
둘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는 19 C.F.R. §134.1(b) 와 판례법상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USMCA 등 일부 협정과 섬유·의류 제품은 19 C.F.R. Part 102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섬유·의류 제품(19 C.F.R. §102.21)은 원산지국을 불문하고(이스라엘 제외) 순차적 판정 규칙이 공통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물품 및 판정 체계 확인Step 01

물품별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 판정 기준 근거 조항 비고

일반 
물품

원산지표시 목적 물품의 명칭·성질·용도를 
실질적으로 변형

 19 C.F.R. Part 134,  
§134.1(b) 한국산 일반 공산품 해당

(사안별로 CBP 심사)
CBP 판례

협정 적용 품목* 세번변경기준(CTC) 19 C.F.R.  
§102.1~102.20 한국산 미해당

섬유·의류 순차적 판정기준** 19 C.F.R. §102.21 원산지국 불문(이스라엘 제외)

* USMCA·미-모로코 FTA·미-바레인 FTA 등
** ��완전생산 → 세번변경·특정규칙→ 편직/조립 → 가장 중요한 공정 → 중요 공정 최종 수행국 순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표 「섬유·의류 제품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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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순위 세부 내용 해당 조항

1순위
완전 생산

 • 제품이 단일 국가, 영토 또는 속령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원산지는 해당국
19 C.F.R.

§102.21(c)(1)

2순위

세번 변경 및 특정 규칙
 •� �외국산 재료가 (e)항에 명시된 품목별 세번 변경 또는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는 그 단일국

19 C.F.R.
§102.21(c)(2)

특례(HS 제6213호, 제6214호 등 제품) 적용에 따른 원산지 판단 순서1)

19 C.F.R.
§102.21(e)(2)

3순위

편직 또는 조립
 (i) 편직 성형(Knit to shape): 제품이 편직된 단일 국가
 (ii) 완전 조립: �편직 성형되지 않은 제품이 단일 국가에서 완전 조립된 경우 그 국가  

(�단, 제59류 직물, 제6213호, 제6214호, 제6301~6306호 등 본문에 명시된 예외  
품목 제외)

19 C.F.R.
§102.21(c)(3)

4순위
가장 중요한 공정

 • 가장 중요한 제조 공정 또는 조립이 수행된 단일 국가
19 C.F.R.

§102.21(c)(4)

5순위
중요 공정 수행 최종국

 • 중요한 제조 공정 또는 조립이 수행된 마지막 국가
19 C.F.R.

§102.21(c)(5)

기타 규정
세트물품

� �•� �HTSUS상 세트로 분류되는 물품 중 구성품별로 원산지가 다를 경우, (c)항의 원칙에 따라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개별적으로 결정 

19 C.F.R.
§102.21(d)

또한, 19 C.F.R. §102.21은 HS 코드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같은 섬유 제품이라도 품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섬유·의류 제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별도의 원산지 판정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 관세법상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규정이 일반 물품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적 체계(19 U.S.C. §3592)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9 C.F.R. §102.21은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를 순차적 단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먼저 완전 생산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그럼에도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편직 성형(Knit to shape), 완전조립 여부, 중요 제조·조립 공정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판단합니다.

섬유·의류 제품: 19 C.F.R. §102.21 확인Step 02-2

섬유·의류 제품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 기준

1) �19 C.F.R. §102.21(e)(2)의 특례는 제6213호·제6214호 및 제6117.10호, 제6302호·제6303호·제6304호 일부 소호 등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단, 해당 호·소호 물품 중 면(cotton) 또는 양모(wool)로 된 것이거나 중량 기준 면 함유율이 16% 이상인 혼방섬유 물품은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원단을 단일 국가에서 
염색 및 날염하고 2가지 

이상의 후가공(표백, 방축, 
기모 등)을 거친 국가

➀로 결정 불가 시, 
원단 형성(Fabric-making)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 단, 형태에 맞춰 편직되었거나 
2개 이상의 구성 부품으로 이루
어진 제6117.10호 물품은 제외

� 제6117.10호의 경우 편직 
성형(Knit to shape)된 국가 

또는 미조립 구성품에서 
제6117.10호로 세번변경이 

발생한 완전 조립국

➀ ➁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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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

원
산

지
 규

정
의

 이
해

와
 적

용

 
⚠ � 섬유·의류 제품(19 C.F.R. §102.2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품목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물품의 HTSUS 세번을 먼저 확정한 후 19 C.F.R §102.21(e) 별표에서 

품목별 기준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유형 원산지 부여 기준 주요 적용 품목

방적공정기준
(Spinning process) 단섬유(staple fiber)를 방적사로 방적한 국가

 HS 5106-5110, 5204-5207, 
5508-5511 등

압출공정기준
(Extrusion process) 필라멘트를 압출(extrusion)한 국가 HS 5401-5406, 5501-5502 등

직물제조공정기준
(Fabric-making process) 원사·필라멘트에서 직물을 제조한 국가

HS 5007, 5208-5212, 
5407-5408, 6001-6006 등

염색·인쇄+마감공정기준
(Dyeing&Printing+finishing)

직물을 염색·인쇄하고 표백·수축·기모 등 
마감공정 2개 이상을 수행한 국가

HS 5309-5311, 5512-5516, 
5602-5603 등

완전조립기준
(Wholly assembled) 2개 이상 부품을 단일국에서 완전 조립한 국가

HS 6101-6117, 6210-6211, 
4202.12.40-4202.12.89 등

세번변경기준 
(CTC) 특정 호·소호 변경이 이루어진 국가 HS 3005.90 등

편직성형기준 
(Knit to shape)

편직성형(knit to shape)부품을 
단일국에서 편직한 국가

HS 6101-6117 등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는 HS 코드 기반의 일률적인 판정 체계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 품목에 대한 CBP의 
기존 유권해석(CBP Rulings)과 판례 검토가 중요합니다. 

원산지를 판정하기 전에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사 판정 사례를 검토하여 원산지 
판정 시 유의할 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CBP CROSS(https://rulings.cbp.gov)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으며, 주요 판정 사례와 분석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BP 유권해석 및 판례 검토Step 03

발간물 발간기관(연도)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원산지정보원(2026)

ORIGIN CASE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2025~)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실무 가이드 관세청(2026)

※ 한국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 관세청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



15

PART 1.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적용



미국의 주요 통상법 및 
관세 체계

• 미국 법령 체계 및 집행 구조

•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 국가 안보 관세

• 1974년 무역법 제301조 - 불공정 무역 대응 관세

• 1930년 관세법 제701조 - 상계 관세

• 1930년 관세법 제731조 - 반덤핑관세

• 1930년 관세법 제338조 - 차별적 무역조치 대응 관세

•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관세율 적용 구조 및 사례

[붙임] 1930년 관세법 제307조 -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

[붙임] 1974년 무역법 제122조 - 국제수지 대응 관세



Country of Origin Rules & Complianc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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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

미국의 주요 통상법 및 관세 체계
미국 법령 체계 및 집행 구조

미국의 법제는 연방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며, 의회가 제정한 연방법을 편찬한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이하 U.S.C.)과 행정부가 제정·집행하는 규정을 편찬한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하 C.F.R.)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무역·관세 분야는 법률에서 행정부에 비교적 넓은 집행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세부 규정, 대통령 포고령, 연방관보 고시,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은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Bill)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공법(Public Law)으로 확정되며,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편찬한 것이 미국 연방법전(U.S.C.)입니다. 
관세 및 무역 관련 주요 법률은 주로 제19편(Title 19)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대외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역·관세 분야에서는 특히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특정 관세 조치의 적용 대상, 세율,  
시행 시기 등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법률

규정은 연방정부 부처와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법규로, 우리나라의 시행령·
시행 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관보(Federal Register)에 규정안을 게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를 확정하며, 이렇게 제정된 현행 규정을  
주제별로 체계화하여 수록한 것이 연방규정집(C.F.R.)입니다.

② 규정 및 규칙

③ 대통령 입법 및 행정 조치

헌법

연방법전
(United States Code, 

U.S.C.)

연방 규정
대통령 행정조치(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구분 내용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행정부 운영, 정책 집행 방향, 위원회 설치 등에 활용되며 관보에 게재되고 일련번호를 부여

대통령 포고령
(Proclamation)

관세율 변경, 수입제한 조치, 특정 법률상 권한의 시행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무역법 제122조 등이 이 포고령을 통해 시행

대통령 메모
(Presidential 

Memorandum)

행정명령과 유사하게 행정부 내부 지시나 정책 방향 제시에 활용되며, 사안에 따라  
실질적인 집행 효과 가능

대통령의 행정 조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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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미국 주요 통상법 및 관세 체계

구분                                      법령·규정                                                  주요 내용

법률

19 U.S.C. 
(United States Code)

� 미국 연방법을 주제별로 편찬한 법전으로 제19편(Title 19)은 
관세 및 무역 관련 법률 포함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제304조 
(19 U.S.C. §1304)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제307조 
(19 U.S.C. §1307) 강제노동·교도소노동·계약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 금지

제338조 
(19 U.S.C. §1338) 미국산 물품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외국에 대한 보복관세 (상한 50%)

제701조 
(19 U.S.C. §1671)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에 상계관세 부과

제731조
(19 U.S.C. §1673) 공정가치 이하로 판매되는 외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

(19 U.S.C. §1862) 국가 안보 위협 시 수입제한 조치

무역법  
(Trade Act of 

1974)

제122조
(19 U.S.C. §2132)

국제수지 대응을 위한 한시적 수입 부가관세(surcharge) 
(최대 150일·최대 15%)

제201조
(19 U.S.C. §2251)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 피해 구제조치 (세이프가드)

제301조
(19 U.S.C. §2411)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및 보복조치

연방 
규정

19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국 연방 행정규정을 주제별로 편찬한 규정집으로, 제19편(Title 19)은  
관세·통관 및 무역 구제 관련 행정규정을 포함하며, 법률(19 U.S.C.)의  

위임에 따라 CBP 등 행정기관이 집행을 위해 세부 규정을 제정

Part 10 (Subpart R)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증명 및 검증 절차 규정

Part 102 원산지 판정 규정 (USMCA 등 협정 물품에 세번변경기준 적용)

Part 134  원산지 표시 의무 및 표시 방법 규정

Part 177 CBP 사전심사(Binding Ruling) 신청 및 운영 절차 규정

행정
조치

        대통령 포고령 (Proclamation)

Proclamation 11012 무역법 제122조 발동, 전 세계 10% 한시적 추가관세 (2026.2.24.~7.24.)
*2026.5.7. 국제무역법원(CIT)이 무효 판결, 항소 진행 중

Proclamation 11021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포고령,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세율 및 적용 범위를 개별 포고령으로 명시

유권 
해석 CBP Ruling (CROSS)

연방법원 판결(선례주의) 및 CBP 공식 유권해석(Binding Ruling)  
 - '실질적 변형' 등 법령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의 최종 근거

미국의 주요 통상·관세 법령 및 조치



20

 미
국

 주
요

 통
상

법
 및

 관
세

 체
계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품목분류(HS 기반 HTSUS)에 따른 기본 관세 외에도 특정 법령에 따른 추가  
관세나 무역구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P 신고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FTA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통상법과  
행정조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각 관세 조치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적용되며,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가 중첩(Stacking)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BP 신고 시 검토해야 하는 우선순위 법령

 �품목별 국가 안보 관세 대상인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안보 위협’ 품목 해당 여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Step 
1

 �강제노동 관세 대상인가?  
무역법 제301조 관세 대상 품목 여부

1974년 무역법 제301조Step 
2

 �원산지·공급망 규제 대상인가? 
중국 등 특정국 원자재 혼입 물품 해당 여부

1974년 무역법 제301조 ·
1930년 관세법 제307조

Step 
3

1930년 관세법 제701조 ·
1930년 관세법 제731조

 �기업별 반덤핑·상계관세 대상인가?  
보조금 수혜(상계관세) 또는 덤핑 판매(반덤핑관세) 해당 여부

Step 
4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 국가 안보 관세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 
입니다. 전 품목에 일률 적용되는 보편관세와 달리,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상무부의 품목별 안보 영향 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특정 품목군을 지정해 세율과 조치 범위를 차등 결정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품목별 관세'의 
성격을 지닙니다.

2026년 7월에는 미국 내 일차 알루미늄 제련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232조 관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활용 
하여 적용 대상 품목과 과세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대미 수출 전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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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현황

1962년

1970~80년대

 ��냉전 상황에서 전략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확장법 내에 신설

 ��주로 석유 수입 제한을 위해 활용  
(예시 :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등의 근거로 활용)

2018년

2025년

2026년 ~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현대 통상 분쟁의 핵심으로 부상

 �철강·알루미늄·구리 외에도 자동차·자동차 부품, 중·대형 차량, 목재 등 국가 안보 및 공급망 
관련 품목으로 수입규제 대상 확대

 �•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산업 품목으로 적용범위 확대
 �•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함량 기준  제품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전환(2026.4.6.~)
 �• �미국 내 일차 알루미늄 신·증설 투자 계획 승인 기업 대상 제232조 관세 50% 감면 인센티브제 

도입(2026.7.20.~)

항목 내용

법적 근거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19 U.S.C. §1862)

조사 주체 상무부 장관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

판단 기준 국내 생산 능력, 인적 자원, 원자재 가용성 그리고 외국의 경쟁이 국내 산업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고려

조사 기간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270일 이내 대통령에게 보고서 제출

대통령 결정 보고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의견 동의 여부 및 조치 내용 결정(결정 후 15일 이내 시행)

조치 수단 관세 부과, 수입 할당, 수입 금지 또는 수출입 제한 협정 체결 등

의회 보고 대통령은 조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의회로 서면 보고 필요

현황

주요 적용  
품목

목재(HS 44류), 철강(HS 72·73류), 구리(HS 74류), 알루미늄(HS 76류), 반도체(HS 84·85류), 
자동차·부품(HS 87류) 등

한국산
세율 현황

• 50% : 철강·알루미늄·구리 본품 및 고비율 파생제품(Annex I-A)
• 25% : �철강·알루미늄·구리 일부 파생제품 (Annex I-B) / 중대형 차량·부품 / 특정 첨단 반도체 

및 파생제품
• 15% : �한국산 자동차 부품 /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및 농업 장비(Annex III, ~2027.12.31.) /  

건설장비·이동식 산업기계(Annex I-C, ~2027.12.31.) /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성분
• 10% : 연재(softwood) 원목·제재목 / 버스
• 면 제 : Annex II 해당 품목 / 제네릭 의약품·바이오시밀러 등 특정 의약품
• 인센티브 : �미국 내 일차 알루미늄 시설 투자 승인 기업 대상 관세 50% 감면 인센티브 신설

(2026.7.20.~)

세율 구조 기본세율(또는 협정세율) + 제232조 품목별 추가 세율* 
* 제232조 해당 품목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세율 면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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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방식 변경 요약(2026.4.6. 시행, 2026.6.8. 개정, 2026.7.20. 신규 포고령 반영)

기존 개정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metal content value)에 
대해서만 제232조 관세 부과

제품 전체 과세가격(full customs value)에
제232조 일괄 부과(50% / 25% / 15%)

 - 함량가치 산정 의무 폐지

• Annex II 품목은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추가관세 적용 제외
•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사용 제품에 대한 특례 기준 완화(미국산 함량 기준 95% → 85%)
• �산업기계·전력장비에 적용되던 15% 특례세율을 농업장비·일부 HVAC·이동식 산업장비까지 확대 적용 

(~2027.12.31.)
• 러시아산 알루미늄 사용 제품 : 전체 과세가격 기준 200% 관세 계속 적용
• �미국 내 일차 알루미늄 생산 투자 인센티브(2026.7.20.): 미국 내 신·증설 투자 계획(Onshoring Plan)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신규 시설의 연간 예상 생산량만큼 일차 알루미늄 수입 시 제232조 관세 50% 감면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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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무역법 제301조 현황

1974년
 ��외국의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내 신설

1988년

 ��• 종합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으로 개정
 • 조사 권한을 대통령에서 무역대표부로 이전
 �• �'Super 301(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통한 포괄적 부당무역관행 조사)’ 

'Special 301(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실태 조사)’ 조항 신설

1995년 ~  ���WTO 출범 이후 다자간 분쟁 해결 절차를 우선시하며 한동안 사용 자제

2018~20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조사를 개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List 1~4A) 부과

2026년 ~

 �•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새로운 명분으로 제301조 조사 범위 대폭 확대
 • �한국 포함 60개국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 발표(2026.7.23.)및 한국산에 대해 최대 12.5%의  

추가관세 부과(2026.7.24.~)

1974년 무역법 제301조 – 불공정 무역 대응 관세

1974년 무역법 제301조(19 U.S.C. §2411)는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의 상업을 
제한할 때, 미국의 통상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무역대표부(USTR)가 보복
관세 부과·서비스 부문 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2026년 3월,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조사와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치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조치는 미국 수입의 99.4%를 포괄하는 상위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국의 수입품  
대부분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한국산 물품의 경우 ‘12.5% 상한’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는 해당 물품의 MFN 세율이 
12.5% 미만이면 추가관세를 더해 최종 세율이 12.5%가 되도록 하고, MFN 세율이 이미 12.5% 이상이면 추가
관세 없이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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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MFN 또는 협정세율) 무역법 제301조 적용 방식

12.5% 미만 기본세율(또는 협정세율)+제301조 관세 = 12.5%

12.5% 이상 추가 관세 미부과 (기존 적용세율 유지)

항목 내용

법적 근거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19 U.S.C. §2411)

조치  
시행

의무적
미국의 협정상 권리가 침해되거나 외국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Unjustifiable)’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대표부가 반드시 시행

재량적
외국의 관행이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일 때,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시 조치

조사 대상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노동권 부인, 시장 접근 제한, 정부 보조금 등 광범위한 불공정 행위

조치 규모 미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액과 동등한 가치 내에서 보복 수준 결정

조치 수단 보복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무역협정상 혜택 철회, 서비스 부문(금융, 통신 등) 영업 제한

적용 기간
기본 4년 (19 U.S.C. §2417(c))
※ �단, 종료 전 국내 이해관계자의 연장 요청이 있고 무역대표부가 타당성을 인정해 연장 결정을 내리면 지속 가능

주요 적용 사례

대상국 발동 시기 추가 관세율 주요 대상 품목

중국

2018년 7월 25% 항공우주, 기계류, 전자부품 (818개 품목, List 1)

2018년 8월 25% 화학품, 오토바이, 철도 장비 (279개 품목, List 2)

2019년 5월 25% 전자제품, 식품, 목재 등 (5,745개 품목, List 3)

2020년 2월 7.5% 의류, 신발, 소비재 등 (3,243개 품목, List 4A)

발동 유예 중 추후 결정 스마트폰, 노트북 등 (약 300개 품목, List 4B)

16개 경제권 조사
(한국, 중국, 
EU, 일본 등)

미정 미정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능력 관련 조사

60개국 조사
(한국 포함) 2026년 7월 10% 또는

12.5%

강제노동 생산물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미비한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안 공식 판정
 - 규제 도입국 10%
 - 법제 미비국 12.5% 차등 적용
� (한국) 법제 미비국으로 분류되어 최대 12.5% 관세 부과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세율 구조 - 대한국 적용 방식>

적용세율 (MFN 또는 협정세율) 무역법 제301조 적용 방식

12.5% 미만 기본세율(또는 협정세율)+제301조 관세 = 12.5%

12.5% 이상 추가 관세 미부과 (기존 적용세율 유지)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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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관세법 제701조 -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정부·공공기관이 특정 산업에 제공한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 해당 보조금 수혜액에 상당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701조(19 U.S.C. §1671)로, 1979년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of 1979)을 
통해 신설된 조항입니다(구 제303조는 1995.1.1. 폐지).

2024년 대대적인 규칙 개정을 통해 초국경 보조금(제3국 지원) 조사가 허용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원가가 
왜곡된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 판정 기준이 구체화되는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미 상무부의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상계관세 현황

1930년

1979년 보조금(상무부)과 산업 피해(국제무역위원회) 판정을 분리하는 이분화된 조사 절차 도입

1994~95년
���• �‘상계 가능 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 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지 판단하는 특정성 

(Specificity) 판정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춰 정비
• 구 제303조(19 U.S.C. §1303) 1995.1.1. 공식 폐지

2012년

2024~25년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이하 NME) 국가 제품에 대해서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문화

• �초국경 보조금 조사 제한 규정 삭제를 통해 수출국 정부뿐 아니라 제3국 정부가 해외 법인에 
준 혜택도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확대 적용

• �반덤핑 조사 시 정부의 보조금 및 재정 지원에 따른 원가 왜곡 현상을 ‘특별시장상황(PMS)’ 
성립의 주요 판정 예시로 명문화

• �조사 비협조에 따른 불리한 가용 사실(AFA) 적용 시 법정 계층 구조에 따른 세율 산정 순서 
명시(19 C.F.R. §351.308(j))

2016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이하 TFTEA)을 통해  
조사 비협조 시 최고 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불리한 가용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이하 AFA) 권한을 부여하고 입증 의무를 완화

1930년 관세법 제303조를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수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원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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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법적 근거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01조(19 U.S.C. §1671)

조사 주체 미 상무부(보조금 및 상계여부 판정) + 미 국제무역위원회(산업 피해 판정)

부과 요건
외국 정부의 상계가능 보조금(재정적 기여·혜택·특정성) 확인 + 미국 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판정 시 부과

보조금 수혜액 산정
대출·보증은 시장 금리와의 차액, 재화 제공은 적정 보수 미달 등 시장에서 절감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조사 절차

조치 수단 [예비] 추정 관세액 선납(현금 예치) 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 확정 징수

판단
수단

특별시장상황 
(PMS)

주로 반덤핑조사에서 투입재 가격 왜곡을 이유로 기업의 장부 원가를 부인할 때 쓰이나,  
상계 관세 조사에서 확인된 정부 보조금이 반덤핑 ‘특별시장상황’ 판정의 핵심 증거로 연계되어 활용

초국경 보조금 수출국 외부(제3국)에서 받은 혜택까지 조사 범위로 확장

불리한 가용 사실 
(AFA) 자료 미비나 비협조 시 상무부 보유 자료 중 가장 불리한 세율 적용

비시장경제
(NME)

비시장경제국 조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혜택을 기업별로 조사 

※ �다만, 정부 개입으로 국내 가격이 왜곡되어 혜택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국 내부 가격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제3국(대리국)의 시장 가격이나 외부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 산정

미국의 상계관세 주요 내용

 청원 접수/직권 개시

상무부: 예비판정 후 75일 이내, 국제무역위원회: 상무부 최종판정 후 45일 
또는 상무부 예비판정 후 120일 중 늦은 날 이내 

최종 판정

접수 후 20일 이내 접수 후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 결정

최종 조치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정 후 7일 이내 상계관세 명령 발령

예비 판정
국제무역위원회 예비판정(조사 개시 후 25일, 접수 후 45일 이내) 
+ 상무부 예비판정(조사 개시 후 65일 이내, 최대 130일 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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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관세법 제731조 -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유입되어 미국 내  

동종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무역구제조치입니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인 덤핑 마진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현황

1921년
1921년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21) 제정을 통해 외국 수입품이 ‘공정 가액’ 미만으로 
판매되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현대 반덤핑 제도의 원칙 수립

1979년

• �1979년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of 1979) 개정을 통해 기존 ‘1921년 반덤핑법’의  
핵심 원칙을 1930년 관세법 제731조(19 U.S.C. §1673)로 흡수·통합하여 현재의 미국 반덤핑 
법적 체계 확립

��• 덤핑 판정(상무부)과 산업 피해(국제무역위원회) 판정을 분리하는 이분화된 조사 절차 도입

1984년
1984년 무역 및 관세법(Trade and Tariff Act of 1984) 개정을 통해 단순 판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매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 임대차(Leasing)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

1994년
‘외국 시장 가치’를 정상가격(Normal Value)으로, ‘미국 가격’을 수출가격(Export Price)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산정 기준 확립

2024~25년

 �• �특별시장상황(PMS)과 관련하여 생산비 왜곡에 기여하는 다양한 판정 사례 예시로 유형  
구체화

 �• �조사 대상 외 기업 및 이해관계자가 특별시장상황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참여 절차 정비
 �• �불리한 가용 사실(AFA) 적용 시 계층 구조를 확정하며 조사 비협조 시 적용할 세율 산정 순서  

법제화

2016년
�•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FTEA)을 통해 특별시장상황(PMS) 개념을 명문화하고 적용 범위 확대
�• �조사 비협조 시 최고 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불리한 가용 사실(AFA) 권한을 부여하고 입증 의무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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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4년 무역법 제301조 (통상 정책 수단) 상계·반덤핑관세 (무역 구제 제도)

발동 주체 무역대표부 조사·집행 주도, 대통령 권한에 따라 조치
개별 기업 청원 없이 자체 개시 가능

상무부 + 국제무역위원회 이원 조사 체계
개별 기업·업계단체의 청원 필요

적용 목적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및 통상정책 목표 달성 덤핑·보조금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구제 및 
공정 경쟁 회복

적용 범위 특정 국가 전 품목 또는 특정 관행 관련 품목에 광범위 특정 국가·특정 기업·특정 품목에 한정

발동 속도 상대적 신속 느림 (기본 6~18개월 소요)

WTO 합치성 WTO 규정과 충돌 가능
(일방적 보복 조치로 분쟁 위험) WTO 협정 내 허용 수단

세율 기준 정치·전략적 판단 (관세율 상한 없음) 산정된 덤핑마진·보조금율 전액

현황

• 대중국 List 1~4A 지속 중 
• �강제노동 관련 조사 종결  한국산 최대 12.5%  

관세 부과(2026.7.24.~)
•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 진행 중(2026.3.11.~)

철강·화학 등 
다수 상계·반덤핑 명령 발동 중

무역법 제301조 vs 무역구제(상계·반덤핑)

미국의 반덤핑관세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법적 근거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31조(19 U.S.C. §1673)

조사 주체  미 상무부(덤핑 판정) + 미 국제무역위원회(산업 피해 판정)

부과 요건  ��외국 물품이 미국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 미국 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나  
우려가 있을 경우 부과

조사 절차

조치 수단  계산된 덤핑 마진(정상가격-수출가격)만큼 추가 관세 부과

판단
수단

특별시장상황 
(PMS)

 �정부 개입 등으로 투입재 가격이나 원가가 비정상적일 경우, 기업의 실제 취득 원가를 부정하고 
상무부가 대체 기준[시장가격, 구성 가치(constructed value) 등]을 활용하여 원가를 재산정

불리한 가용 사실 
(AFA)  자료 미비나 비협조 시 상무부 보유 자료 중 가장 불리한 세율 적용

비시장경제
(NME)

 �비시장경제국의 개별 기업을 정부 통제 하의 단일 실체(Single Entity)로 추정하여 국가 단일 
세율을 원칙적으로 적용. 또한 실제 원가를 부인하고, 경제 수준이 유사한 제3국(대리국)의 가격 
및 생산요소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산정

사후
관리

행정심사  �관세 명령 발령 후, 매년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난 1년간의 실제 수출 거래를 바탕으로 
덤핑 마진을 매년 재산정하는 사후 정산 절차

일몰재심  �관세 발령 후 5년마다 조치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심사하는 절차. 조치 종료 시 덤핑·피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5년 연장

제소(신청) 

덤핑 예비판정 시 잠정조치 부과 
상무부: 예비판정 후 75일 이내(연장 시 135일 이내), 
국제무역위원회: 상무부 최종판정 후 45일 또는 상무부 예비판정 후  
120일 중 늦은 날 이내

최종 판정

조사 개시 여부 결정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 결정

최종 조치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 모두 긍정 판정 시 최종 반덤핑관세 명령 발령

예비 판정 국제무역위원회 예비판정(45일 이내) 
+ 상무부 예비판정(140일 이내, 연장 시 최대 1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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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관세법 제338조 – 차별적 무역조치 대응 관세

1930년 관세법 제338조(19 U.S.C. §1338)는 미국산 물품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외국에 대응하는 조항 
입니다. 대통령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유사하지만,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 행위' 자체를 발동 요건으로 삼고, 추가 관세율 상한을 종가 
50%로 명시한 점이 다릅니다.

1930년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실제로 사용된 전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에 5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며 관세법 제338조가 처음 발동되었습니다(2026.8.19. 발효). 더욱이 해당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멕시코-
캐나다협정(USMCA) 원산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관세가 적용돼 기존 FTA 특혜관세 체계와 별개로 작동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주의가 요구됩니다.

1930년 관세법 제338조 현황

1922년  �1922년 관세법 제317조가 그 모태이며, 외국의 차별적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

1930년
 ��1930년 관세법 제338조로 재편되어, 외국의 차별 행위 시 대통령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1940~90년대  ���GATT 체제 출범 이후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 중시되면서 사문화

 
2026년 ~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에 대해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서명   
 (2026.7.20.)으로 첫 시행(202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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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법적 근거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8조(19 U.S.C. §1338)

발동 요건
① 외국의 미국산 물품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비용 부과 또는 사실상 미국 상거래 차별 행위 존재
② ①에 대응하는 것이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조치 수단
• 추가 관세 : 기존 세율에 더해 최대 50%의 종가세 또는 그 상당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
• 수입 금지 : �추가 관세 선포 이후에도 외국의 차별 행위가 지속·심화될 경우, 대통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한해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적용 기간 별도의 기한 제한 없음 (차별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지속 가능)

차별 파악 및  
권고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외국의 대미 차별 행위를 상시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차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 및 조치 권고 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이 조항에 따른 수입 금지 또는 관세 조치를 위반하여 불법 수입된 모든 물품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 및 압류

1930년 관세법 제338조 주요 내용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관세율 적용 구조 및 사례 (2026년 8월 기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HS 분류에 따른 기본세율 외에, 아래의 추가 관세가 중첩(Stacking)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단일하게 결정되지 않으므로, 각 관세의 발동 요건과 면제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최종 실행 세율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1962년 무역확장법 1974년 무역법

제232조 제301조 제122조(현재 종료)

연방법전 19 U.S.C. §1862 19 U.S.C. §2411 19 U.S.C. §2132

발동 명분 국가 안보 위협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 국제수지 불균형

세율 상한 상한 없음 상한 없음 최대 15%

적용 기간 무기한 
(포고령 철회·개정 시까지)

별도 종료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 최대 150일

대상 범위 특정 품목 특정 국가·특정 품목 전 세계·전 품목
(일부 예외 적용 가능)

주관 기관 상무부 조사 후 대통령 무역대표부 조사 후 대통령 대통령

조사 소요 법정 상한 270일 법정 상한 6~18개월 
(사안 유형별 상이) 조사 절차 없음

한국 적용 품목별 10~50% 부과 중 최대 12.5% 추가관세 부과 중
(2026.7.24.~)

전 품목 10% 추가관세 부과 종료 
(2026.7.24.)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제122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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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 따른 협정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무역법 제301조 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대상  
품목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추가 관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품목은  
무역법 제301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선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 기준 내용

➀ HS 분류 HTSUS 세번 확정  기본 MFN 세율 결정

➁ FTA 적용 여부 한-미 FTA PSR 충족 시  MFN 세율을 특혜세율(0% 등)로 대체

➂ 무역확장법 제232조 
해당 여부 제232조 적용 품목은 무역법 제301조 미해당

➃ 무역법 제301조 해당 여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미비를 이유로 적용세율(MFN 또는 협정세율)과 

12.5% 중 높은 세율 적용
※ 적용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관세 면제

➄ 상계·반덤핑관세 해당 여부 품목분류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상계·반덤핑관세가 규정된 
적용 범위에 해당 수입품이 포함되는지 판단 필요

관세율 적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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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30년 관세법 제307조 －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

1930년 관세법 제307조(19 U.S.C. §1307)는 외국에서 강제노동·교도소 노동·형벌 제재 하의 계약노동 
(아동 강제노동 포함)으로 생산·제조된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법령 제정 당시의 목적은  
미국 내 자유노동을 외국의 강제노동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소비 수요  
예외(국내 공급 부족 시 수입 허용) 조항이 폐지되고, 2021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이 제정되면서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통상 조치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제307조는 인도보류명령(Withholding 
Release Order, WRO)에 따른 억류, 반출, 압류로 수입 자체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 등 고위험 
국가의 부품·원자재를 공급망에 포함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관세 없이 통관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연도 주요 내용

1890년 맥킨리 관세법(McKinley Tariff Act of 1890)을 통해 외국의 교도소 노동으로 제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최초로 법제화

1930년

• �1930년 관세법 제307조를 통해 금지 대상을 '강제노동(forced labor)·교도소 노동(convict 
labor)·형벌 제재 하의 계약노동(indentured labor under penal sanctions)'으로 생산된  
모든 물품으로 확대

• �단, '소비 수요 예외(consumptive demand exception)' 조항을 삽입하여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물품은 예외 허용

1980~90년대 중국산 교도소 노동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을 발동하였으나, 소비 수요 예외 조항으로 집행 범위 제한

2000~2015년 소비 수요 예외 조항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사실상 집행 공백 발생(2000년~2015년 동안 CBP의 
인도보류명령 발동 건수 0건)

2016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TFTEA)으로  
소비 수요 예외 조항 완전 삭제  강제노동 생산 물품의 수입을 원칙적 전면 금지

2021년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제정(2021.12.23.)
•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생산 물품 : 강제노동 사용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적용

2022년 ~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시작(2022.6.21.)
• 고우선순위 집행 분야(High-priority sectors) 지정: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 등

2025년 ~

�• �고우선순위 집행 분야 추가 지정 : 가성소다(caustic soda), 구리, 리튬, 대추(jujubes), 철강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른 강제노동 연계 기업 목록(UFLPA Entity List)2) 144개 기업으로 확대 

(2025년 8월 기준)
• �미 국토안보부(DHS), 노동부(DOL) 데이터 기반 40개국 이상 공급망 조사 및 제3국 우회 수입  

감시 강화

1930년 관세법 제307조 및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현황

2) https://www.dhs.gov/uflpa-entit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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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법적 근거
•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07조(19 U.S.C. §1307)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적용 범위 강제노동, 교도소 노동, 형벌 제재 하의 계약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물품*
* 2000년 개정으로 강제·계약 아동노동 포함 명확화

금지 요건
외국에서 상기 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채굴·생산·제조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수입 금지

집행 주체
국토안보부 주도의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 
FLETF)가 전략을 수립하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른 강제노동 연계 기업 목록(UFLPA 
Entity List)을 관리하며, CBP가 통관 단계에서 집행

집행 수단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생산물품 또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른 강제노동 연계 기업 생산물품은  
강제노동 사용으로 추정   수입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반증해야 통관 허용

수입자 의무
��• 공급망 전체에 대한 합리적 주의의무(reasonable care) 이행 
•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전 단계 공급망에 대한 강제노동 리스크 실사(Due Diligence) 필요  

(최소 함량 기준 없음 - 전부 또는 일부만 해당되어도 수입 금지)

세율 구조 관세 부과가 아닌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비관세 조치

1930년 관세법 제307조 및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주요 내용

인도보류명령 : �강제노동 제조 의혹에 대한 합리적이나 결정적이지 않은 정보(reasonable 
but not conclusive information)만으로도 발동, 물품 유치

(확정 판정 없음) 입항 거부  60일 내 미반출 시 폐기
(확정 판정 있음) 압류 및 몰수

수입자 소명 실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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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74년 무역법 제122조 - 국제수지 대응 관세

1974년 무역법 제122조(19 U.S.C. §2132)는 미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 대통령이 일정 기간 수입 
부가금(Surcharge)을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2026년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제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한시적 수입 부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제122조에 
따른 조치는 법률상 최대 150일까지만 시행할 수 있어 해당 조치는 현재 종료(2026.7.24.)된 상태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10%의 수입 부가금(import surcharge)을 부과하였으나(닉슨 쇼크), 대통령 
권한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 대두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통해 대통령의 국제수지 대응 권한을 명문화하되, 수입 부가금은 
최대 15%, 적용 기간은 최대 150일로 제한

지속되는 무역적자에 대한 제122조 적용 가능성 질의에 대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통상적·구조적 무역적자에 대한 법적 적용 불가 입장 표명, 제122조 미발동

• 대법원의 IEEPA 기반 관세 무효화 판결
• �대통령 포고령 11012호를 통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수입 부가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정 적용기간(최대 150일) 만료에 따라 2026년 7월 24일 종료

1971년

1974년

1984년

2026년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19 U.S.C. §2132)

적용 범위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한시적 수입 조치 권한

발동 요건
①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②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 방지가 필요할 시
③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이 필요할 시

조치 수단
① 수입 부가금(Surcharge) : 과세가격의 최대 15%(ad valorem) 부과
② 수입 할당(Quota) : 수량 제한
③ 수입 부가금과 수입 할당 병행 가능

적용 기간 최초 150일, 의회 동의 시 연장 가능

수입 제한 조치의 
예외

미국 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어려운 물품, 필수 원자재 및 공급망 혼란 방지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예외 적용 가능

현황
2026년 대통령 포고령 제11012호에 따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수입 부가금을 부과 
하였으나, 법정 적용기간(2026.2.24.~7.24.) 만료에 따라 종료

1974년 무역법 제122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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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통관 
실무 가이드

1. 수출 준비 및 국내 통관

  1-1 HS 코드 분류

  1-2 미국 내 수입규제 확인

  1-3 원산지 표시 

  1-4 FTA 원산지증명 - 한-미 FTA 활용

  1-5 서류 작성

  1-6 수출 신고

2. 입항 전 보안 신고

  2-1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

  2-2 수입자 보안 신고

  2-3 관세 담보 채권

3. 물품 반입신고

4. 납세신고 및 정산

  4-1 납세 신고 

  4-2 정산 및 최종 확정

5. 사후 관리

[붙임] 사후 검증

[부록] 대미 통관 단계별 주요 CBP 서식



Country of Origin Rules & Complianc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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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기업을 위한 원산지·관세 및 통관 실무 가이드

대미 수출 통관 실무 가이드
미국의 수입통관은 물품이 공항만에 도착하는 순간 종료되는 사실행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수출 준비 단계부터  
미국 세관의 최종 정산(Liquidation)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로 이어진 법적 절차입니다.

미국은 수입자가 스스로 정확한 세율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발적 법규준수(Informed Complianc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과 무역업계가 법적 의무를 분담한다는 '책임 공유
(Shared Responsibility)'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라 CBP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할 의무를 지고,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 이하 IOR)은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3)'를 다해 성실히 신고해야 할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우리 수출자도 거래 조건(예: DDP 조건)이나 미국 내 지사·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미국 수입자의 역할과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자신의 거래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 시 거쳐야 할 실무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법적 의무를 설명합니다.

01 02 03 04 05수출 준비 및 
국내 통관 반입신고 납세신고

및 정산 사후 관리
입항 전 보안
신고 및 담보 

채권 확보

대미 수출 과정 5단계

 3)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란 수입신고인이 세관의 물품 반출 여부 결정, 관세 부과, 정확한 통계 수집 및 기타 관련 법령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신고 가액, 품목 분류, 관세율 등 관련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주의 의무를 
의미한다(19 U.S.C. §148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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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준비와 관련하여, 화물 선적 전 아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HS 코드 확정과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수입자의 통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수출 준비 및 국내 통관Step 1

수출 준비 및 국내 통관 준비 항목
준비 항목 내용 핵심 체크포인트

사
전
검
토

HS 코드 분류 미국 관세율표(HTSUS) 기준으로 
정확한 HS 코드 확정

6단위는 국제 공통, 미국은 10단위 기준으로 
최종 과세 적용 (CBP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능)

미국 내 수입규제  
확인

HS 코드를 기준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상계·반덤핑관세 등의 대상 여부 확인 HTSUS 추가 관세 코드(Chapter 99) 확인 필수

원
산
지
관
리

원산지 표시 
(Marking) 수입물품 및 용기에 영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1930년 관세법 제304조(원산지 표시 의무)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물품이 정산 전까지 세관 
감독 하에 적법하게 표시·수출·폐기되지 않을 

경우, 10% 추가관세(additional duties) 부과

특혜 원산지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충족 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자가 신청)

생산자·수출자, 수입자 모두 
5년간 서류 보관 의무

비특혜 원산지 실질적 변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특혜 원산지 확인

� 단순 결합, 포장, 희석 등 경미한 공정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인정 불가

국
내
통
관

서류 작성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준비

허위 신고 시 관세법 제276조에 따른 
벌금 부과 가능

수출신고 국내 세관에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필증 수령
국내의 수출신고 정보와 미국 내 수입신고 정보  

불일치 시 리스크 발생 가능 
 선적 전 신고 정보 재확인 필요

Step 1-1. HS 코드 분류

미국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가 관리합니다. 한국의 HSK와 국제 공통기준인 6단위까지는 동일하지만, 7~10단위는 미국의 독자적인 
분류 체계가 적용됩니다.

품목분류(Classification)는 단순히 관세율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와 
같은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상계관세·반덤핑관세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준비에 앞서 수출 물품에 맞는 정확한 HTSUS 코드(이하 세번)를 분류하는 것이 수출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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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0101

Quote

0202

Discuss

0303

Deal

0404

규제 유형              내용 주요 내용

상계관세 19 U.S.C. 
§1671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제품에 대해 보조 금액만큼  
관세 부과

반덤핑관세 19 U.S.C.
§1673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되어 미국 내 동종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19 U.S.C. 
§1862

특정 물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 부과

무역법 제122조 19 U.S.C. 
§2132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한 경우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최대 150일간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 부과

무역법 제301조 19 U.S.C. 
§2411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관행으로  
미국의 산업이 피해받는 경우 추가 관세, 서비스 무역 제한 등 제재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Step 1-2. 미국 내 수입규제 확인

물품의 HS 코드(세번)를 분류했다면, 해당 세번에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수입규제나 추가 관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 국가 안보,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따라  
부과되며, FTA 특혜관세와는 별도로 일반 관세에 추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정리된 규제 외에도 세이프가드 등 품목별로 적용되는 기타 수입규제를 추가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 내용

HTSUS 구조

HS Code
확정 절차

CBP 사전심사
(Binding Ruling)

• �수입자·수출자가 CBP에 특정 품목의 HS 코드·원산지·과세가격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사전 신청하는 제도

• 발급 후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CBP 법적 구속력 발생

•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 회신(복잡 사안은 수개월 소요 가능)

HTSUS 세번 정보

1~6단위: 국제 공통(WCO HS 기준)

1 4 72 5 83 6 9 10

7~10단위: 미국 고유 기준

류
(Chapter)

 호
(Heading)

소호
(Subheading)

미국 세율
(Tariff Line)

 통계 부호
(Statistical Suffix)

품목 특성 파악 
(소재·기능·용도· 

가공도)

HS 통칙 및 부·류  
주를 검토하여 
USITC에서 

잠정 세번 검색 
(hts.usitc.gov)

 CBP CROSS에서 
유사 품목  
선례 확인

(rulings.cbp.gov)

불확실한 경우 CBP 
사전심사(Binding 
Ruling) 신청으로 

공식 유권해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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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관련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법적 근거
1930년 관세법 제304조 (19 U.S.C. §1304)＊, 19 C.F.R. Part 134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과 용기(포장)에 최종 구매자(Ultimate Purchaser)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

표시 방법
① 각인(Die Stamping), ② 주조(Casting), ③ 라벨(Label), ④ 스티커(Sticker), ⑤ 태그(Tag)

• �물품 특성에 따라 식별 가능성·내구성·영구성을 고려한 방식을 적용하며, 쉽게 제거되거나 훼손되는  
라벨·스티커는 부적정 표시로 판단 가능

면제 대상

미가공 원료(crude substance), 수입 후 가공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필연적으로 훼손되는 물품,  
생산된 지 20년이 지난 물품, 수입자 인지 물품(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에 사용하여 법적  
최종 구매자인 경우로서 거래 상황상 원산지를 필연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을 때 원산지 표시 면제  
가능) 등 일부 예외 존재

위반 시 제재

• �원산지 미표시·오표시 적발 시 CBP에서 통지서(CBP Form 4647) 발부 및 물품 인도 보류 가능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BP 승인 및 감독하에 재작업을 통해 시정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 조치 이행

• �기한 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통관이 종결(Liquidation)되면 최종 과세가격의 10%에 해당
하는 원산지 표시 추가관세(Marking Duty) 부과 

• �추가관세 부과 이후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거나 재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 이행 필요

Step 1-3. 원산지 표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물품은 관련 법령(19 U.S.C. §1304)에 따라,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었거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CBP는 수입자에게 일정 기간 내 표시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 과세가격(Final Appraised Value)의 10%에 해당하는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 또는 은폐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특성과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시 방법과 위치를 제품 설계 및 포장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1-4. FTA 원산지증명 — 한-미 FTA 활용

앞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미 FTA를 통해 관세 인하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차례입니다.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한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한-미 FTA는 정부 기관이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증명 서류를 작성하는 '자율 발급' 체계입니다. 사소한 오류나 근거 서류 미비도 미국 세관의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되면 FTA 특혜가 배제되고 관세가 소급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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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 관련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기본원칙 역내생산원칙, 충분가공원칙, 운송요건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품·공구, 
소매 포장·용기, 운송 포장·용기, 세트물품, 재수입물품, 제3국 보세 전시용품

항목 내용

자율발급 방식
 • 한-미 FTA는 정부기관 발급이 아닌 수출자·생산자·수입자의 자율발급
 • 별도 서식 없이 상업서류(인보이스 등)에 원산지 문구 기재 또는 별도 원산지증명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시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 ③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와 다른 경우),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 ⑤ HS 코드 및 품명, ⑥ 원산지증명 정보,  
⑦ 증명일,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포괄증명 유의 사항
 �포괄증명의 경우, 동일 상품에 대한 반복 선적에 한해 증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증명서 반복 사용 가능*
 ※ 단,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제5항)

서류 보관 의무
 �•� �수출자·생산자 모두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 의무, 수입자 자율발급 시 수입자 또한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의무(한-미 FTA 협정문 제6.17조)

 • CBP 사후검증(Verification) 요청 시 30일 이내 제출

사후검증 리스크
 �• �CBP가 수입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서(CBP Form 28) 발부  불충분 시 특혜 배제 예고(Form 29) 

 최종 특혜 배제 시 소급 추징+이자

 • 한국 생산시설에 대한 현지 검증 가능(한-미 FTA 협정문 제6.18조)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보관

일반기준1

구분 의미 적용 예시

세
번
변
경
기
준

2단위 세번변경 
(Change in Chapter, 

CC)

• HS 2단위(류) 세번이 변경될 것

•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의  
류가 달라지면 원산지 인정

HS 72류(철강) → HS 84류(기계) 
  CC 충족

4단위 세번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 CTH)

• HS 4단위(호) 세번이 변경될 것
• CC보다 세분화된 기준

HS 3901(폴리에틸렌) → HS 3926  
(플라스틱 제품)  CTH 충족

6단위 세번변경
(Change in Tariff 

Sub-Heading, CTSH)

• HS 6단위(소호) 세번이 변경될 것
• CTH보다 세분화된 기준

HS 291521(초산) → HS 291524 
(무수 초산)  CTSH 충족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Criterion)

• 세번변경 대신 가치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

�• �일정 비율(통상 35~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를 
포함할 것 (Regional Value Contents, RVC)

• �일정 비율 이하의 역외 부가가치를 포함할 것
(iMport Contents, MC)

한-미 FTA 상 자동차 관련 상품의 
부가가치기준 

: 집적법(BU), 공제법(BD), 
순원가법(NC) 사용 가능

가공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 특정 제조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할 것
• 섬유·의류·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

섬유 : 원사(Yarn Forward) 또는 원단
(Fabric Forward) 기준으로 역내 생산 요구

품목별 원산지 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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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5. 서류 작성

HS 코드 분류, 수입규제 확인, 원산지 표시, FTA 활용 여부 검토까지 마쳤다면, 이제 그 결과를 선적 서류에 반영할 
단계입니다. 미국 통관에 사용되는 모든 신고 정보는 수출자가 제공한 서류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서류상 내용이 
사전에 검토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이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단순한 대금 청구서가 아니라 CBP가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아래 필수 기재 항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세부 내용 및 주의사항

송하인/매도인
(Shipper/Seller)

•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기재
• 대미 상업송장의 경우 우측 상단에 MID Code를 기재

수하인
(Consignee)

• 물품을 인수하는 수하인 정보 기재
• �신용장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조건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For account & 

risk of Messrs”로 표시 가능

출발일자
(Departure date)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발 예정일 기재
• 통상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상의 선적일자와 일치 필수

출발지
(From)

• 출발 예정 항구, 공항명 기재
•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적재지와 일치 필수

도착지
(To)

• 최종 목적지 항구, 공항명 기재
•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 필수

송장번호 및 발행일자
(Invoice No. and date) 판매자가 부여한 송장 참조번호와 송장 발행일 기재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자
(L/C No. and date) 신용장 번호와 발행일 기재

매수인
(Buyer <if other than 

consignee>)

•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자의 이름과 주소 기재
•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 정보 다시 기재

인도조건 및 결제조건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 인도조건과 지급조건 기재
• FOB, CIF 등 Incoterms 기준으로 정확히 표시하고, 사용통화도 명확히 기재

물품명세
(Goods description)

• 규격, 품질, 등급 등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확한 명세 기재
• 상업송장의 물품 명세는 신용장상의 표현과 일치 필수

수량
(Quantity)

• 송장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량 기재
• �개수, 세트, 상자, 중량, 용적, 길이, 면적 등 거래에 맞는 단위 
• 사용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시

단가
(Unit Price) 단위 수량당 가격 기재(예 : US$ 3.50/kg)

총액
(Amount)

• 단가에 수량을 곱한 총금액 기재
�• 필요한 제반 비용을 반영하고, 할인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 표시

상업송장 필수 기재 항목

⁕ 자료: 한국무역협회 상업송장 기재요령 참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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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6. 수출신고

선적 서류 작성까지 완료됐다면, 마지막으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단순히 물품을 내보내는 사실행위가 아니며, 관세 환급이나 FTA 혜택의 사후 근거가 되는 법적 행위 
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의 경우, 한국 관세청에 신고된 정보와 CBP에 신고되는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두 정보가 다를 경우, 향후 원산지 검증 시 추가 소명 요청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화물의 사전 정보 제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운송수단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정보를 CBP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단계에서는 운송사와 수입자가 각각 이행해야 할 신고 의무, 그리고 통관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담보 채권을 
설명합니다.

입항 전 보안 신고Step 2

Step 2-1.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Automated Manifest System, 이하 AMS)은 운송업자가 화물 적하목록 정보를 미국  
CBP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체계로, 현재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기반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선사·항공사 등 운송업자이며, 수입자나 수출자가 직접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은 수출자가 제공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에 기반하므로 수출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출신고 방법 세부 내용

신고인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대행

신고처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KTNET uTradeHub

주요 필요 서류 수출신고서, 수출요건확인서(해당 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출 절차

수출신고가능(30일 이내)

적재항
운송 적재 출항

수출신고 주요 내용

⁕ 자료: 관세청

수출계약
체결

수출물품
확보

신용장
내도

적재스케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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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물이 외국항에서 선박에 적재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에는 선적 금지 명령(Do Not Load, DNL)이 발부되어 해당 화물의 선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항공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에 따라 일반적으로 화물기 도착 최소  
4시간 전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항공화물 사전 보안검색 체계인 ACAS(Air Cargo 
Advance Screening)가 적용되며, ACAS 데이터는 출발지에서 항공기 적재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항목 해상 항공

적용 제도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AMS) 항공화물 사전 심사제도(ACAS) +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AMS) 병행

제출 주체 선박회사(Carrier) 또는 
무선박운송인(NVOCC)*

항공사(Carrier) 또는
포워더(Freight Forwarder)

제출 기한
선적 24시간 전(AMS 24-hour Rule)

※ �단, 벌크 및 인가된 브레이크 벌크 화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미국 도착 24시간 전까지 가능

• 항공화물 사전 심사제도 : 항공기 적재 전
• �자동화 적하목록 시스템 : �화물기 도착 4시간 전
   (�북미 인근·카리브해 등 근거리 지역 출발 항공편은 

출발 시점까지)

미준수 리스크 Do Not Load(DNL) 등 적재 제한 조치

주요 제출 정보
품명(Description), 송하인(Shipper)·수하인(Consignee) 정보, 운송 관련 정보 

(선박명 또는 항공편명), 화물 식별정보(컨테이너 번호 또는 항공운송장 번호), 수량·중량 등

수출자의 역할
상업송장·포장명세서의 품명·수량·중량이 AMS/ACAS 신고 정보의 기초자료가 되기에
기재 오류 발견 시 포워더 또는 운송업자에게 수정 요청하여 선적지연이나 선적 제한 방지

Step 2-2. 수입자 보안 신고

수입자 보안 신고(Importer Security Filing, 이하 ISF)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 화물에 대해 수입자가 화물 적재 
전 미국 CBP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보안 절차입니다. 흔히 ‘ISF 10+2’라고 불리며, 수입자가 제출해야  
할 10가지 항목과 운송인이 제출해야 할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벌크 화물은 ISF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항공 화물에는 ISF 대신 항공 화물 사전 보안검색 시스템인 ACAS가 적용됩니다.

ISF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원칙적으로 화물 적재 24시간 전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미국 
입항 전’이나 ‘선박 출항 전’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규정상 기준은 ‘적재 24시간 전’입니다. 다만 수입자가 제출하는 
10개의 항목 중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혼재업자 정보, 2개 항목은 예외적으로 미국 입항 24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미국 항구까지의 항해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외국 항구에서 선적하는 경우에는 이  
두 항목 역시 적재 시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처럼 항해 일수에 따라 실제 준비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 예약과 동시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SF 규정을 위반(미제출, 지연 제출, 허위 신고 등)할 경우, 위반 항목당 $5,000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ISF 1건당 최대 $10,000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화물 검사(Hold) 지정에 따른 항만 
체선료(Demurrage) 등 연쇄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적 예약과 동시에 ‘ISF 10+2’ 항목을 수입자 및 
포워더와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ISF 제출 시에는 수입자 식별번호가 필수적이며, 신규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 신원 등록 신청서(CBP Form 5106)를 
ACE 포털에 먼저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한 후 ISF를 진행해야 합니다.

* �무선박운송인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NVOCC): 선박을 직접 소유하거나 운항하지 않지만, 화주와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여 실제 선사와 동일하게 운송인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해상운송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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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적용 대상 해상 화물 전용 (벌크 화물은 ISF 제출 의무 면제)
※ 항공 화물은 ISF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ACAS(Air Cargo Advance Screening) 프로그램 적용에 유의

제출 기한
• 해외 항구에서 적재 24시간 전 (19 C.F.R. §149.2)
• �단, 제출 항목 중 ➈ 컨테이너 적입 장소, ➉ 혼재업자 정보의 경우 미국 입항 24시간 전까지  

제출 가능

수입자 식별 번호

ISF 제출 시 수입자 식별 번호 필수 기재

제출
항목

수입자
① 판매자 정보, ② 구매자 정보, ③ 수입자 식별번호, ④ 수하인 번호, ⑤ 제조자/공급자 정보, 
⑥ 물품 수령인 정보, ⑦ 원산지, ⑧ HS 코드(6단위 이상), ⑨ 컨테이너 적입 장소, ⑩ 혼재업자 정보

운송인 ⑪ 선박 적재계획, ⑫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제재 및 리스크
ISF 규정 위반 시 위반 항목당 $5,000의 손해배상액 부과(19 C.F.R. §113.62)
(주요 위반 사유: 미제출, 지연 제출, 허위/부정확한 제출 등)

ISF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미국 내에 설립된 법인(사업자)이 사용하는 연방 국세청(IRS) 발행 세무 번호

SSN
(Social Security Number)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수입자가 될 경우 사용하는 사회보장번호

CAIN 
(CBP Assigned Importer 

Number)

미국 내에 사업장이나 SSN이 없는 외국 수입자(Non-Resident Importer)를 
위해 미국 세관이 특별히 부여하는 식별 번호
※ �신규 수입자는 CBP Form 5106(수입자 신원 생성/변경 신청서)을  

ACE 포털에 먼저 제출하여 등록 완료 후 ISF 진행

Step 2-3. 관세 담보 채권

관세 담보 채권(Customs Bond)은 수입자가 관세·내국세·수수료 납부 및 미국 관세법령상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보증하는, 수입자와 보증회사(Surety),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간의 3자 법적 계약입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는 정식 수입신고(Formal Entry) 시 수입자는 반드시 적정한 채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채권은 일회성 채권(Single Transaction Bond, STB)과 연간 포괄 채권(Continuous Bond)으로 구분됩니다. 
일회성 채권은 특정 수입 건에만 유효하며, 연간 포괄 채권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나 이상의 수입 거래에  
적용되고, 별도의 해지 절차가 없는 한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기업은 건별로  
채권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 유형은 연간 수입 횟수와 예상 관세 납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연간 
포괄 채권은 최근 12개월간 납부한 관세·세금·수수료의 10%(최소 5만 달러)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므로, 예상 
수입 규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량이 증가하여 납부 관세액이 기존 채권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CBP는 해당 채권에 대한 신규 수입신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도 증액 절차를 거쳐 신규 수입신고 
승인 거절 및 통관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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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회성 담보 채권
(Single Transaction Bond, STB)

연간 포괄 담보 채권
(Continuous Bond)

적용 범위 특정 단건의 수입 신고(Entry)에만 유효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간 하나 이상의 수입 거래에 유효

담보 금액
총 신고가격 + 추정 관세·세금·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

① 또는 ② 중 큰 금액*
① 최소 $50,000 
② �최근 12개월 관세·세금·수수료 합계의 10%  

(1만 달러 단위 올림)

비고
건별로 채권을 체결해야 하므로 반복 수입 시 

행정 부담 발생 가능
정기 수입 시 건별로 채권을 반복 체결할 필요가 없어 

행정 부담 감소

채권 선택 시
고려 사항   

�

�

�

�

과세가격 합계 추정 예상 관세 납부액 계산

Single vs Continuous 비용 비교 보증보험사 선정

 연간 수입 횟수 파악1 2

4

3

5

관세 담보 채권의 종류

* ��$10,000 단위로 설정되며, 반덤핑·상계관세(AD/CVD) 대상 품목의 경우 CBP가 일회성 담보 채권 형태의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회사와 별도 협의 필요

물품 반입신고(Entry)는 화물의 도착 사실을 CBP에 알리는 절차가 아니며, 운송인이 AMS를 통해 사전 제출한  
적하 목록으로 도착이 확인된 물품을 CBP의 통제로부터 반출하기 위해 수입자 또는 통관 대행인이 신청하고 승인
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미국 수입자(Importer of Record, 이하 IOR) 또는 통관 대행인(Customs Broker)은 화물이 양륙4)한 날로부터 15일 
(역일 기준) 이내에 자동화 통관 환경(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이하 ACE) 포털  또는 자동화 통관 
인터페이스(Automated Broker Interface, 이하 ABI)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반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물은 세관이 지정한 보세 창고(General Order Warehouse)로 강제 이전
됩니다. 이 경우 추가 보관료와 운반비가 발생하며,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되면 해당 물품은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물품 반입신고Step 3

4) �양륙(Landed) :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화물을 하역하여 지상으로 이동시킨 상태를 의미하며, 미국 통관 시 수입 신고 기한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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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 절차

반입신고 준비

신고서 전송

준비사항

• 수입자 식별번호(Tax ID) 확인

• 유효한 담보 채권 연결 확인

• �CBP Form 3461 
(반입/즉시인도 신청서)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FTA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서류

관세 담보 채권(CBP Bond)이 없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시스템에서 신고 접수 
자체가 거절되기에 선적 전 미리 확인 필요

• 물품 도착 전 사전신고 가능
• �해상 화물은 도착 5일 전부터 ACE  

시스템상 반출승인 처리 가능

⚠ �유의사항

⚠ �유의사항

1

２

제출 서류

세관 심사 및 검사

• ACE 시스템의 자동 스크리닝

•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 또는  
물리적 검사(ATS 위험 선별 검사＊）

�ISF 데이터와 실제 선적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세관 검사(Examination) 대상 
지정 가능성 존재

⚠ �유의사항
３

진행 내용

반출 승인 확보

• 세관 반출 승인 통지 수령

• �운송사로부터 D/O(Delivery Order) 
수령

• �반출 승인은 조건부이며 CBP는 통상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섬유류는 
180일 이내) CBP Form 4647(재반
입/표시정정 통지)을 통해 재반입 요구  
가능  불이행 시 물품가액 (the value 
of the merchandise) 상당의 손해 배상액 
부과 가능(제한·금지 품목은 3배)

• �정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반입 요구 
불가

• �반출 승인 후 화물을 픽업하지 않으면 
부두 보관료 발생

⚠ �유의사항
４

물품 인도

터미널 화물 픽업 및 수입자 창고 배송
�화물 양륙 후 15일(역일 기준) 이내에 반입  
신고 및 세관 반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세 창고(General Order Warehouse)로 
강제 이전되어 비용 발생

⚠ �유의사항
5

＊ ATS 위험 선별 검사：��CBP의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가 위험 지수 기반으로 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 선별 
(분석 대상 : �수입자의 이력, 수출자 정보, 원산지, 품목의 민감도, 운송 경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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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반출 승인 이후 통관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는 별도로 납세신고(Entry Summary)를 해야 하며, 
이후 CBP의 심사를 거쳐 통상 1년 내외의 기간을 두고 정산(Liquidation)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CBP의 최종 정산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관세 추징 등 사후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납세신고의 세액은 법적으로 확정된 세액이 아니며, 법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정산(Liquidation) 시점 
입니다. 납세신고는 수입자가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을 바탕으로 관세·내국세 등을 스스로 산정하여 신고
하는 자발적 준수 절차입니다. 따라서 앞서 반입신고 시 제출한 데이터와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CBP의 소명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신고 및 정산Step 4

Step 4-1. 납세 신고

수입자는 반입신고 시점(Time of Entry)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관세액과 수입 정보를 세관에 신고 
해야 하며, 이때 핵심 서류인 CBP Form 7501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10일 이내’ 제출 기한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으며, 관세 납부 자체를 월 단위로 유예·통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구분 예외 사항 내용 관련 규정

제출 기한

동시 제출
반입신고와 납세신고 함께 제출 가능  하나의 서류가 반입신고와 
납세신고 역할을 겸하며, 물품 도착 전 사전심사 요청도 가능

19 C.F.R. §142.12(a)

통합 신고

수하인이 동일한 신고 건 중 같은 원산지·수출국으로부터 동일 선박/ 
항공사로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 신고 간격이 1주일 이내인 건은 하나의 
납세신고로 통합 제출 가능  납세신고 기한은 최초 반입신고일
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 �단 각 반입신고 건은 신고서상 개별 식별되어야 하며, 쿼터·수입금지 품목 

등은 통합 불가

19 C.F.R. §142.17

미조립 ·
분해 물품

크기·성질상 단일 운송수단으로 선적할 수 없어 미조립·분해 상태로 
수입되는 단일 물품(예: 대형 설비·기계류)은 여러 차례 분할 도착 
하더라도 하나의 신고로 처리 가능
※ �단 완제품의 마지막 분할분 도착 전까지 납세신고가 금지되나 신고  

기한(최초 분할분 반출일로부터 10 영업일)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물류 
지연 주의

19 C.F.R. §141.58(g)

납부 방식
월별 정산
(PMS)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자는 건별 납부 대신 월 단위로 관세를 
통합 정산·납부하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 
PMS) 방식 선택 가능
※ 국가통관자동화프로그램(NCAP)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

90 FR 48314 
(2025.10.16.)

납세신고 제출 기한 및 납부 방식 관련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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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 사항

신고기한 반입신고 시점(Time of Entry)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완료

제출서류 CBP Form 7501

주요 내용 HTSUS 코드 재확인, 물품 가액 확정, 적용 세율 계산, 통관 수수료 산출

관세 납부 납세신고와 동시 또는 일정 주기에 따라 관세 납부

주의사항

• �반입신고 때 제출했던 데이터와 납세신고의 확정 데이터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CBP 소명 요구  
발생 가능

• �정산(Liquidation) 확정 전 오류 발견 시 사후신고정정(Post Summary Correction, 이하 PSC)으로 
수정 가능 

 

  

납세신고 주요 내용

PSC 
제출 가능 요건

① 납세신고가 승인(accepted) 상태일 것, ② CBP 검토(review) 중이 아닐 것, 
③ �CBP 관리 하에 있을 것, ④ 관세·세금·수수료 완납 상태일 것, ⑤ 정산(liquidation) 

완료 전일 것*
 * 정산 완료 후에는 PSC 불가 — Prior Disclosure 또는 Protest만 가능

PSC 
제출 가능 시기

① 또는 ②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제출 가능
① 반입 신고일(entry date)로부터 300일 이내  
② 예정 정산일(liquidation date)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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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7501의 주요 기재 사항 및 양식

구분 항목명 실무 확인 포인트

식별
 정보

1. Entry Number
(수입신고 번호) 신고인 코드(3자리) + 일련번호(7자리) +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 고유 식별번호

2. Entry Type
(통관 유형)

수입 유형별 코드(예: 01-일반 소비용, 03-반덤핑/상계관세 대상 소비용,  
21-보세창고 반입 등)  적용되는 통관 절차 결정

13. Manufacturer ID
(MID)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식별하는 코드(국가코드+이름+주소 기반 생성)

29. Ultimate Consignee
(최종 수하인) 최종 물품 인수자(수입자와 다른 경우 구분 필요)

30. Importer of Record
(수입자) 관세 납부 및 수입 관련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과세 
정보

10.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제조·생산국(단 2개국 이상에서 생산·가공된 경우 마지막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33A. HTSUS Number
(품목분류) 미국 10단위 품목분류번호

36A. Entered Value
(신고 가액) 19 U.S.C. §1401a에 따른 신고 가액(USD 기준)

36B. Charges
(운임·보험 등) 수출국에서 미국 최초 입항항까지 발생한 운임·보험 및 기타 운송비용

추가 
핵심

21~24. 철강·알루미늄 생산
공정 정보 철강의 용해·주조 국가와 알루미늄의 제련·주조 국가 기재

31

Line 구분 품목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번호(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다르면 별도 라인 작성)

SPI
(특혜 프로그램 코드) FTA 등 특혜관세 적용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코드

33B. AD/CVD Case 
Number (반덤핑/상계 번호)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시 필수 기재

Step 4-2. 정산 및 최종 확정

납세신고 데이터가 제출된 이후, CBP가 해당 납세신고 건의 관세·내국세 등을 최종 계산하여 확정하는 행정 처분을 
정산(Liquidation)이라고 합니다.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CBP는 수입자가 신고한 HTSUS 코드, 과세가격, 원산지 
등에 오류가 없는지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견되면 정보요청서(CBP Form 28)를 발송해 소명을 요구
하며, 심사 결과 오류가 확인되면 조치통지서(CBP Form 29)를 통해 세금 추가징수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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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반입신고일(또는 보세창고 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신고 상태대로 자동  
정산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관이 품목분류·과세가격 확정을 위해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정산 기한은 1년 단위로 연장(Extension)될 수 있으며, 신고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정산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최초 신고 상태대로 자동 정산됩니다. 상계·반덤핑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정부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이 유예(Suspension)될 수 있으며 이 경우 4년 상한과는 무관하게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정산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납세신고(Entry Summary) 세관 정산 (Liquidation)

법적 근거 19 U.S.C.§1484, 19 C.F.R. §§141,142 19 U.S.C.§1504, 19 C.F.R.§159

당사자 수입자 CBP

성격 관세 신고 및 자발적 세액 납부 의무 세액의 최종 법적 확정 및 행정적 종결

핵심 서류 CBP Form 7501 없음 (전자 공고)

기한 반입신고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 반입신고일(date of entry)로부터 1년

수정 가능성 PSC(Post Summary Correction) 등으로  
수정 가능

최종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단 90일 이내 CBP 직권 재정산 또는
180일 이내 공식 이의신청 제기 가능)

주의사항 반덤핑/상계관세 등 
추가 관세 누락 주의

정산 결과 확인 및 불복 시 정산 통지일 또는  
재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공식 이의신청 기한 엄수

납세신고와 정산

구분 핵심 사항

정산 전 심사

• �납세신고 후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세관은 수입자가 신고한 HTSUS 코드,  
과세 가격, 원산지 등에 오류가 없는지 심사

• �심사 중 의문점이 생기면 정보요청서(CBP Form 28)를 발송하며, 오류가 확인되면 조치통지서
(CBP Form 29)를 통해 세금 추가 징수 등 행정조치 진행

법정 처리 기한

�세관의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반입신고일(date of entry)로부터 1년(법정기한) 
이내에 자동 정산 처리

※ �정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자의 위반 사항(과실·중대 과실은 위반 행위 발생일, 사기는  
위반 사실 발견일 기준)이 적발되거나 FTA 사후 검증이 개시되는 경우, 법정 시효에 따라 각각 
최대 5년까지 소급하여 관세 추징 가능

연장 및 보류

• �연장(Extension) : �세관의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산 기한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단,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여 통관일로부터 4년 경과 시 자동 정산)

�• �유예(Suspension) : �상계·반덤핑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 명령이 있는 품목의 경우,  
해당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 정산 유예 가능

정산의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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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결과는 크게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원안 확정과, 세관의 심사나 오류 발견으로 세액을 재계산하는 
세액 변동 정산으로 나뉩니다. 최종 정산 시 최초 예치액과 세관 산정액의 차액이 $20 미만일 경우 세관은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키며, $20 이상일 때만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다만 정산 통지서가 게시된 이후라도 세관의 자체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발적 재정산(Reliquidation)이 가능합니다. 이 90일이 지나면 세관의 단순 과실로  
인한 추징 리스크는 소멸합니다. 또한 수입자가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Protest)을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 유형 CBP 조치 수입자 대응 포인트

원안 확정
(As Entered)

수입자가 신고한 HTSUS 코드, 과세 가격, 
세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확정 대응 불필요(ACE 포털에서 상태 확인)

세액 변동
(Change in 
Liquidation)

심사 결과 오류가 발견되어 세액을 재계산,  
추가 관세(추징) 또는 초과 납부액 환급 발생

정보요청서(CBP Form 28) 수령 시 30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필수, 이후 세액 변동이 확정되어 

조치통지서(CBP Form 29)가 발급되면 
기한 내 추가 관세 납부

이의신청
(Protest)

세관의 불리한 정산 처분(품목 분류 변경, 
과세가격 상향 등)에 대해 수입자가 불복

정산 통지일 또는 재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세관에 공식 이의신청서 제출 (19 U.S.C. §1514)

정산에 따른 CBP 조치 및 수입자 대응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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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포털은 CBP의 통합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미국의  
수입자와 수출자, 관세사 등 무역 관계자가 계정을 생성·관리하고 통관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조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ACE 포털에서는 수입신고 현황을 조회하고, 납세 신고(Entry Summary), 사후 수정(Post Summary 
Correction), 이의신청(Protest)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며, 정산(Liquidation)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입자의 ACE 계정은 CBP와의 주요 업무 창구 역할을 수행하므로, 한국 수출자는 미국 수입자 
및 관세사와의 정보 공유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CE 포털 활용

주요 기능 내용

서식 조회 Entry 번호 기준 CBP 서식 조회 및 확인

서식 수신 CBP Form 28(정보요청서), 29(조치통지서) 등 주요 CBP 서식 수신

서식 회신 ACE를 통해 회신 제출

첨부 제출 증빙자료 업로드를 통한 자료 제출 (파일 형식 : PDF, JPG, PNG, XLS 등)

진행 관리 미회신(Pending) / 기한초과(Overdue) 상태 모니터링 및 기한 관리

주요 서식 의미 대응 핵심

CBP Form 28 정보제공요청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제출

CBP Form 29 조치통지서 과세·원산지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쟁점 대응

CBP Form 4647 원산지 표시/재반입 요구 표시 보완·물품 재반입 조치

CBP Form 6051D 유치(Detention) 통지서 추가 자료 및 설명 제출

Documents Required 추가 서류 요청 요청자료 신속 제출

ACE 포털 주요 기능 및 서식

⁕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5), ACE Forms: Receive and Respond to CBP Forms

 �기한 초과(Overdue) 경고가 표시되기 전, 즉 미회신(Pending) 상태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품목은 EAPA 조사 과정에서 정산(Liquidation)이 보류되고 추가 담보 또는 현금  
예치금(Cash Deposit) 납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보증 한도(Bond Capacity)와 자금 운용 계획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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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통관 제도는 수입자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자율준수(Informed Compliance)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라 CBP는 통관 이후에도 신고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및 검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반입신고와 관련된 기록은 반입신고일로부터 5년, 그 외 기록은 해당 기록을 생성하게 한 활동일로부터  
5년입니다(19 C.F.R.§163.4).

사후관리는 통관 이후 기업이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관세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CBP의 정보제공요청서나 조치통지서 등 각종 통지에  
기한 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CBP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관세 추징 및 행정제재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후 관리 Step 5

구분 주요 내용 위반 시 리스크 법적 근거

법정 서류 
보관

� 반입신고일로부터 최소 5년간 관련  
 모든 증빙 서류 보관 의무

사후검증 서류 제출 지연/불응 시, FTA  
특혜 즉시 배제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수입 건당 아래의 추가 벌금 부과 가능

  •19 U.S.C. §1508
 •19 U.S.C. §1509
 •19 C.F.R. Part 163

자발적 
사전 신고 

(Prior 
Disclosure)

• �세관의 공식 조사가 개시되기 전 또는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오류를 세관에 알리고 
부족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구제 제도

• �유효한 사전 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납 관세·세금·수수료를 신고 시점 또는  
CBP의 미납 금액 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납부 필요

오류 방치 중 세관 적발 시, 사기 / 중대  
과실 여부에 따라 추가 벌금 부과

 •19 U.S.C. §1592
 •19 C.F.R. §162.74

공급망 
이력 관리

� 원자재 출처부터 제조 공정까지 투명한  
 공급망(Supply Chain) 추적 데이터 확보

경쟁사 제보(e-Allegations) 등으로 기습  
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공급망 입증  
실패 시 반덤핑/상계관세 소급 추징 및  
물품 억류/수입 전면 금지 조치

 •19 U.S.C. §1517
 •19 U.S.C. §1307
 •19 C.F.R. Part 165

사후 관리 주요 내용

과실과실
(Negligence)(Negligence)

수입 건당 최대 $10,000 
또는 물품 과세가격

(Appraised Value)의 
40% 중 적은 금액 부과

고의적 불이행고의적 불이행
(Willful Failure)(Willful Failure)

수입 건당 최대 $100,000 
또는 물품 과세가격

(Appraised Value)의 
75% 중 적은 금액 부과

※ 단 CBP가 정산을 연장(Extension of 
Liquidation)하여 세액 확정이 지연되거나 
반덤핑·상계관세 우회 조사 등이 개시된  
경우 해당 법적 절차가 최종 종결 및 확정될 
때까지 관련 서류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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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후 검증

사후 검증은 CBP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특혜관세 적용,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여부 등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됩니다.
수입자는 신고 내용의 적법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 혜택이 취소되거나 관세 추징, 과징금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후 검증은 통상 정보제공요청(CBP Form 28) 발송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이후 
세관의 검토와 통지를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실무자가 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 검증 관련 주요 내용

유형 서식/근거 행위자 내용 주요 유의사항

자료 
요청

CBP 
Form 

28

CBP(요청)
수입자(회신)

CBP가 수입자에게 
원산지·품목분류·가격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30일 이내 서면 회신 필수
 • 기한 연장 필요시 담당 CBP 직원에게 사전 연락 필수
 • 미회신 시 CBP 단독 결정 후 CBP Form 29 발행

 ※ �CBP Form 28은 CBP Form 29 발행의 전제 요건이 아니며, 
CBP는 Form 28 없이 29 직접 발행 가능

처분 
통지

CBP 
Form 

29

CBP(통지)
수입자(대응)

CBP가 자료 불충분·오류를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추징 또는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예고

 • 예비결정 : �20일 이내 추가 소명자료 제출 가능
 �• �최종결정 : �정산 후 180일 이내 CBP Form 19(Protest) 

제기만 가능

조사
19 

U.S.C. 
§1592

CBP
(조사·제재)

수입자
(피조사)

일반 과실 및 
페널티 조사 시

CBP가 수입자의 
신고부실·과실에 대해
민사과징금 부과절차 

개시

 구분 관세 영향  관세 
미영향

사기 
(Fraud) 국내 시장 가액 이하

과실  
(Negligence)

국내 시장 가액 또는 미납 
세액의 2배 중 적은 금액

과세가격의  
20% 이하

중과실 
(Gross Negligence)

국내 시장 가액 또는 미납 
세액의 4배 중 적은 금액

과세가격의  
40% 이하

 구분 관세 영향  관세 미영향

사기 미납 세액 100% 과세가격의 
10%

과실/중과실 미납 세액에 대한 법정 이자 면제

• 자발적 사전 신고 시 벌금 경감 가능

• CBP가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

• �CBP의 과징금 부과 통지 후, 수입자는 경감·면제 신청 
가능(19 U.S.C.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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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서식/근거 행위자 내용 주요 유의사항

조사

한-미 
FTA 

협정문 
제6.18조

CBP(검증)
수출자·

생산자(응대)

FTA 특혜원산지 조사 시

CBP가 수입신고된 특혜
원산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섬유·의류 
품목에 한해 상대국 관세

당국 경유) 실시

사업장 방문·서면질의 모두 수출자·생산자가 CBP에  
직접 응대 가능

19 
U.S.C. 
§1517

CBP(조사)
신고인·수입자·
수출자/생산자
(이해관계자)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EAPA) 해당 시

이해관계자의 신고
(Allegation) 또는 연방

기관의 통보(Referral)에 
따라 CBP가 반덤핑·상계

관세 회피 여부 조사

• �신고 또는 통보 접수 후 15영업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 
판단

• �조사 개시 후 90일 이내 잠정 조치(Interim Measures) 
여부 판단

• �조사 개시 후 300일 이내 최종 결정(복잡 사건의 경우 
최대 360일)

• 최종 판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결과 통지
• 비협조 시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 적용 가능
• 회피 인정 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및 추가 제재 가능

과세
처분
확정

19 
U.S.C. 
§1504

CBP

정산 시

CBP가 관세율, 과세가격, 
수량 및 관세액을 

최종 확정

•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 및 이자 부과 가능
• �사후검증 결과 부족 징수된 관세는 정산 또는 재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
• �정산 또는 세관의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의제기

(Protest) 가능(19 U.S.C. §1514)

이의
제기 
신청

CBP 
Form 

19

수입자(신청)
CBP(심사)

수입자가 CBP의 
정산·처분에 불복하여 

공식 이의신청

•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율 등 모든 세관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

• 기한 내 이의제기 미제기 시 해당 결정은 최종 확정
• �이의제기 기각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 국제무역

법원(CIT) 제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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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5106 수입자 신원 등록·변경 신청서

(Create/Update Importer Identity Form)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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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5106 수입자 신원 등록·변경 신청서 (Create/Update Importer Identit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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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5106 수입자 신원 등록·변경 신청서 (Create/Update Importer Identity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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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3461 반입·즉시인도 신청서 (Entry/Immediate Delive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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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3461 반입·즉시인도 신청서 (Entry/Immediat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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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3461 반입·즉시인도 신청서 (Entry/Immediat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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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7501 납세신고서 (Entry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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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7501 납세신고서 (Entry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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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7501 납세신고서 (Entry Summary)



CBP Form 28 정보제공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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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28 정보제공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69

PART 3.  미국 수출 통관 실무가이드

CBP Form 19 이의신청서 (Protes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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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Form 19 이의신청서 (Pr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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